
기후변화협약 기술이전회의 개최
4월22- 25일 에너지공단 , 온실가스 감축기술 이전논의 본격화

산업자원부는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40개국에서 80여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기술이전 전

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기술이전전문가회

의』를 2002년 4월22-25일 4일간 개최한다.

2001년 11월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기술이전전문가그룹을 구성하고 1번째 열리는 회의로 기

술이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UNDP, UNEP, 선진국 등이 51개 개발도상국에서 추진중인 사례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기술 등에 대한 개도국의 기술수요 평가방안, 기술이전의 장애요인 등을 논의

한다.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김동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과 온실가스 감축기

술 개발현황을 설명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술이전의 가교(Bridge)로서 산업화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

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조했다.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의 의무사항인 기술이전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노력을 반영하고 있어 교토의정서

에 규정된 청정개발체제와 함께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한국회의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됨으로써 향후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 협상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 대체에

너지관련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Rio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1994년 3월 발효됐는데, 2002년 2월 현재 186개국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로 비준했다.

Annex Ⅰ국가(40개국)는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구속적이다. 우리나라는

Non-Annex Ⅰ 국가로 가입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채택된 선진국의 감축의무를 규정한 의정서로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의무부담국

가 중 루마니아, 체코 등 2개국만 비준했기 때문이다.

2001년 11월 제 7차 당사국총회에서 미국을 제외한 전 회원국이 교토의정서 운영규칙에 합의했고, 2002년 2

월 현재 84개국 서명하고, 47개국이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는 않고 있다.

Annex B 국가(38개국)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 1차 공약기간(2008-12)동안 1990년 대비 전체 평균 5.2%를

감축하되 국가별로 차별화하고 있다. 또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교

토메카니즘을 도입해 의무이행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는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

을 자국의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선진국이 개도국

에 투자해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고,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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